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철회하라!
전경련 , 자동차 소유자 과도부담 … 배출권거래제도 철회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2월4일 휘발유 및 LPG(액화석유가스) 승용차에 대한 대기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방안을

철회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유보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대기질개선 특별대책(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 자동

차 이용자들이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추가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휘발유 및 LPG 승용차에 대한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

구했다.

또 모든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정확히 측정되고 배출허용 총량할당에 대한 모든 배출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을 유보해야 하며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질소산화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아울러 경유가격이 1996년 교통세 인상조치에 따라 248%까지 인상될 계획이기 때문에 경유자동차

의 대기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늘리고 저공해 자동차의 범위도 현재의 전기하이브리

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를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줄인 LPG, 가솔린, 디젤

자동차까지 확대해 저공해자동차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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